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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과업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16.12, 기본로드맵 수립을 통해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업종별 

감축목표 및 주요 감축수단 등 기본 방향 제시

‑ 세계 각국은 파리에서 개최된 COP 21(2015.12)에 앞서 ‘자발적 

기여방안*’을 제출하고, 현재 국제협력체제보다 더 실효성 있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후체제를 출범시킬 준비를 하였으며, 기존의 

교토협력체제와는 달리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감축의무를 지게 됨

    *자발적 기여방안(INDC :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2020년 이후 국가별 기여방안

‑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6월 11일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BAU 대비 약 15~30% 감축하는 목표 시나리오 등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BAU대비 37% 감축(2030년 BAU 대비 

31.3% 감축 + 국제시장에서 배출권 11.3%p 추가 구매)’을 최종안으로 

확정함 

¡ 원전․석탄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등 새정부 출범 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후 ‘2030 기본 로드맵’)보완․수정 

필요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환경정책이 원자력․화력 발전소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변모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로드맵의 

수정․보완이 요구됨. 민․관 작업반을 구성하여 기술검토와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8년 로드맵 수정안을 완성할 계획임

‑ 변화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에너지 정책 및 

수단의 개발 및 시행이 요구되며, 에너지신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이 추가된 

에너지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함

‑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하여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보완 및 수정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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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의 목적 

¡ 녹색위, 환경부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한 대국민 의견 수렴

‑ 2030 기본 로드맵 보완 및 수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보완 

과정에서 대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국민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식,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인식, 기업 및 

민간인 등의 주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추진 현황,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건의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찬반형, 다지선다형, 

기술형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

¡ 2030 기본 로드맵 보완 및 수정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운영 지원

‑ 대국민 공청회 운영을 위한 일정 조정 및 자료 준비, 회의 결과 정리 등의 

행정적 절차 지원

‑ 정책협의 사안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개최

2. 과업의 범위

1) 녹색위, 환경부 등 홈페이지 활용, 온라인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

¡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통한 설문조사 문항 초안 마련

¡ 녹색위, 환경부 등 홈페이지 통한 의견 수렴 및 취합․정리

2) 공청회, 세미나 등 정책협의회 운영 지원

¡ 로드맵 수정․보완 작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

¡ 2회 이상 정책협의회 운영 지원

3) 민‧관 공동작업단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회의 준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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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후변화 관련 국민 인식도 조사

1. 설문조사 문항(안) 마련

1)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1) 국외 사례 조사 및 분석

 가. 미국

□ 주요 특징

Ÿ 정책 수립시 정부와 시민 간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함으로써 정부 업무 

혁신에도 기여하고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 강화와 미래사회의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미국 정부는 소통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주요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웹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추진 체계를 정비

data.gov
- 연방정부가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주요 정보 제공

regulations.gov
-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토론방 구축

Ÿ 일방향적 공공 웹 사이트의 문제를 개선하여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해 언제 

어디서라도 참여할 수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소통을 추구

Ÿ 정부와 시민 간 양방향 소통을 위해 공공 웹사이트에 웹 2.0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도입하여 채널을 다양화하고, 이용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참여 

방식을 개선

- 미국 정부는 국제 협력, 국방, 보안, 회계 등 전문적인 정책 영역 분야의 보다 

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

- Challenge.gov는 미 연방정부 GSA가 관리․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미국 정부와 

대중들이 나라의 가장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 최고의 아이디어와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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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는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금과 대회를 활용하고, 정부 기관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대회를 개최하면 국민들이 응모안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

Challenge.gov
-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온라인 정책제안 사이트

 나. 영국

□ 주요 특징

Ÿ 영국 정부는 미래사회 국정운영을 위한 핵심 가치로 소통형 정부를 선택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로 디지털 통합을 선정하는 한편, 이를 위해 소통형 

정부의 가치와 의미를 수용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Ÿ 영국의 내각사무처는 2007년 공공 정보의 생산, 유통, 재활용을 통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보공개전략(PIO : Power of Information)을 

수립

- 정부와 시민, 그리고 정부기관 간 디지털 통합을 중심으로 사회의 개방성과 

참여를 높여 보다 선진화된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집중

Ÿ 영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통과 합의 도출을 위해 온라인 토론과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참여제도로 온라인 포럼, 설문조사, 주민투표 등을 

활용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영역(교육, 아동, 가정 문제 등)에 대해 실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온라인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활발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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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사례) Energy and Climate Change Public Attitudes Tracker

Ÿ 개요

- (일시) 연 4회 실시(2012년 3월 시작하여 2017년까지 총 21회 시행)

- (대상)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약 2,000~2,100명 수준에서 대면조사

- (주체) 영국 DECC((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현재 BE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부서로 변경

- (목적) 영국 DECC부서의 주요 사업영역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이해를 추적하기 위해 2012년 3월 시작

Ÿ 주요 설문 내용

- (초기) 기후변화의 원인(인간의 활동, 자연적 과정, 둘 다), 에너지 저감을 위한 

행동패턴, 에너지 인프라, 기후변화의 원인, 가까운 미래의 우려사항 등 기후 

및 에너지 전반

- (2017년) 기후변화 일반인식, 에너지 안전, 에너지 가격,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방사성폐기물, 세일가스, 지역난방, 에너지 사용인식, 스마트 미터, 

절연처리 등

 다. 호주

□ 주요특징

Ÿ 호주 정부는 미국과 영국이 추구하는 소통형 정부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등 

소통형 정부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인지하고 국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존의 호주의 안정적인 정보화 기반과 전자정부를 적극 활용

- 특히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2009년 6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미래 정부 T/F’ 발족

- T/F는 영국의 POI와 같은 전략 수립을 추진

- T/F의 5대 주요 업무에는 주로 공공 정보의 공개 및 활용 방안 모색과 이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선진화 등이 포함

Ÿ 호주 정부는 정보 공개 및 활용을 통한 정보 가치의 창출을 미래사회 디지털 경제 

성장이라는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정부의 핵심역량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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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사례) Baseline Survey of Australian attitudes to climate change

Ÿ 개요

- (기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조사

- (대상) 대도시, 지역 및 농촌 전역의 대표 응답자 300,000명

- (방법) 온라인 설문 실시(QSOAP 'Gold Standard' 및 Global ISO 26362 인증을 

획득 한 온라인 현장 조사 회사 ORU에서 관리)

- (목적)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적응(Adaptation)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방식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 추진 이력

차수 조사 시기 조사 대상 결과

1차(2010.7~8)
연방 선거 

직전
5,036명

Ÿ 대다수 호주 국민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으며, 인간활동이 기후변화에 
기여한다고 봄

Ÿ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투표 
의도와의 연관성 확인

2차(2011.7~8)

탄소가격 
책정을 

위한 법안 
입법 직전

5,030
(기 1,355명 

포함)

Ÿ 1차에 진행된 태도조사에서 변화된 내용은 
없음

3차(2012.7~8) -
2,081명

(기 668명 
포함)

Ÿ 2차 조사결과와 유사함
Ÿ 기후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동의하며, 

기후변화 요인에 인간활동이 기여한다고 
보는 관점은 동일함

4차(2013.7~8) -
5,219명
(기 

2,202명포함)

Ÿ 지역별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 
계획에 대한 전망 조사

Ÿ 극단적 기후 및 날씨를 경험함으로써, 
대응방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임

Ÿ 기후변화 대응행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이 도출됨

Ÿ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한 의견은 2010 
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음

5차(2014.7~8) -

Ÿ 대다수 호주인들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잠재적 영향에 대한 
완화와 적응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지원

Ÿ 기후변화의 원인이 자연적 변동인지 
또는 인위적 활동의 결과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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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주요 설문 내용

- (일시/대상) 1차 조사 ‘10.7∼8월 / 호주 국민 5,036명

- (목적)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적응(Adaptation)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방식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 해당 연구는 기후변화 소통전략 수립과 행동변화 촉진을 위해 필요 

질의 선택지 비고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입장】
1.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Is CC happening?) 

Y/N
※ 성별, 거주지역, 연령, 

수입수준 등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제시 

2. 기후변화에 관한 서술 중 
가장 적절한 것은? (What 
best describe thoughts 
about CC?)

① 진행되고 있지 않다
② 아무생각이 없다
③ 자연현상이다
   (natural fluctuation)
④ 인간활동 때문이다
   (humans are causing it)

※ 자연현상 40%, 인간활동 
50% 

【기후변화 영향】
3. 기후변화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가?
   (How worried are you 

about CC?)

①전혀 ②별로 ③ 다소 
④아주

※ 2번 질의의 자연현상, 
인간활동 답변자 별로 
답변 구분 

4. 기후변화가 개인생활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 같은지?

   (how much do you think 
CC will harm you 
personally?)

①전혀 ②조금 ③ 중간 
④아주 많이

5. 기후변화의 영향을 얼마나 
경험해 봤는지?

   (How much have you 
personnally experienced 
the effects of CC?)

①전혀 ②조금 ③ 중간
④ 아주 많이 

6. 당신에게 기후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How important is CC to 
you?)

①전혀 ② 별로 ③다소 
④ 아주 ⑤ 완전 

 

지속적인 의견 차이를 보임
Ÿ 자신들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보는 

것은 최소한이며, 최빈국 또는 
개발도상국이 피해를 가장 많이 겪을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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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정보 신뢰도 및 책임주체】

7.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출처별 신뢰 정도 

○ 1~5로 신뢰도 측정
  (대학, 환경단체, 과학자, 친지, 

소비자단체, 지자체, 정부, 
자동차·석유 회사 등)

8. 기후변화를 야기한 주체

○1~5로 책임정도 측정
  (다배출 국가, 선진국, 

다국적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개인, 국제기구)

9. 기후변화를 대응할 주체 ○ 1∼5로 책임정도 측정
10. 기후변화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 

①아주충분 ②충분 ③ 
별로 ④ 아주별로 

【기후변화 대응 행동】

11. 기후변화 관련 행동 양식 
조사

총 17개 질문
①안함 ②다른 이유로 함
③ 환경이유로 함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행동지수로 점수화

 11-1. 기후변화 소신별 점수 
분석 

○ 인간활동 원인이라고 믿는 답변자가 행동지수가 높음 

 11-2 정치성향별 점수 분석 ○진보성향 유권자 일수록 행동지수가 높음 
 11-3 기후변화 

소신별-정치성향별 분석
○ 진보성향 유권자일수록 기후변화는 인간활동 

때문이라는 답변율이 높음 
【기후변화에 대한 느낌】

12.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 1~5로 감정정도 측정
 (분노, 희망, 두려움, 무력, 
짜증, 혼란, 책임, 지루, 
흥분, 기쁨 등)

※  소신별 분석
①진행안됨 : 짜증
②관심없음 : 혼란
③자연현상 : 짜증
④ 인간활동 : 두려움  

13.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 9개 서술에 대한 동의 정도
  (정부 예산 부담, 기후변화는 기회, 다수에게 

경제적부담, 기후변화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

시사점

F (기본입장) 대다수가 기후변화는 진행중이라고 생각하나, 그 원인(자연현상, 인간활동)은 
우려 수준, 중요도, 행동양식 등에 따라 상이 

→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 불일치 수준을 고려하여 대응 방향 검토 필요 

F (정보신뢰) 자연활동 원인 답변자의 상당수는 대학 전문가를 제외하고 친지로부터 얻은 
정보를 신뢰

→ 기후변화에 관한 입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킹을 통한 연구나 소통 필요성 제시 

F (대응행동) 대부분 환경 이외의 이유로 기후변화 대응 행동 양식

→ 환경이 아닌 다른 동기부여 또는 이익을 어필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 모색 필요 

F (인식정도) 부정적 감정(두려움, 무기력)과 긍정적 감정(기회)이 공존 

→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부정적 감정은 극복하고 긍정적 감정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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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대상) 4차 조사 ‘13.7∼8월 / 호주 국민 5,219명

질의 선택지 비고
【기후변화 대한 태도】
1. 기후변화 일어나고 

있는가?
  (Climate change and its 

causes) 

Y/N

2. 기후변화에 대한 다른 
사람의 예상 의견 추정 

   (What people think others 
think)

① Not happening
② Don't know
③ Natural
④ Human-induced

※ 응답자가 타인과 
비교했을 시 자신의 환경 
친화적 관계에 대한 
응답, 자신의 의견과 
응답자의 타인 의견 
추정에 대한 비교

3. 환경문제에 대한 순위를 
중요한 것부터 중요하지 
않은 순서로 선택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일반 관심사 
선택지(건강/생활소득/고용/
교육/호주 
경제/범죄,정의/전기가격/저
가격 주택/물/자연환경/정부 
및 
정책/이민/마약/기후변화/인
구/테러)

환경부문 선택지(물 
부족/오염/수질/가뭄/삼림 
벌채/가정 
폐기물/기후변화/염도)

※ 일반 관심사 중 평균 
순위 10.53, 환경부문 중 
평균 순위 5.08

4. 기후변화 전문 용어에 
대한 인식도(적응/완화)

   (Familiarity with climate 
change terminology)

① 기후적응
② 기후완화

-

【기후변화와 연계된 행동양식】

5. 지역사회 기반 환경행동 
참여 여부

① 환경 이벤트 일부 참여
② 환경보호 단체 비용 지원
③ 환경문제를 토대로 한 
정부선거에 투표 
④ 보전활동에 참여
⑤ 환경 단체 등에 회원으로 
참여

6. 21가지 개인행동(환경 
친화적 행동) 참여 여부

① 가능한 한 많은 가정 
쓰레기의 재활용/퇴비

② 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교환

③ 대부분 환경친화적인 
청소용품 활용

※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회피, 기후적응과 관련한 
일일 행동 및 활동 평가 
위해 질의, 해당 활동을 
하는 주된 동기의 파악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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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집과 정원에서 사용하는 
물 양 절약

⑤ 집 주변 조명 끄기
⑥ 가능한 경우, 현지에서 

만든 제품 구입
⑦ 가스, 전기 절약
⑧ 새로운 제품을 사지 

않고 고쳐서 사용
⑨ 휘발유 절약
⑩ 가정 내 단열재 설치
⑪ 정원 관리 방법 변경
⑫ 가정 내 빗물 탱크 설치
⑬ 신재생에서 발전한 전력 

사용
⑭ 가정 내 태양열 온수 

시스템이나 태양열 패널 
설치

⑮ 자전거/카풀/ 대중 교통 
수단 이용

⑯ 여행경비 절약
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 오프셋 제품 
구매

⑱ 식단 변경
⑲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 

캠페인 참여
⑳ 중수도 시스템 설치
① 기후변화 정부위원에게 

연락

7. 21가지 개인행동(환경 
친화적 행동) 참여 동기

① 재정적 이유
② 여러 동기의 혼합
③ 환경적 이유
④ 적게나마 도움
⑤ 개인 성향
⑥ 미래 보존
⑦ 책임감
⑧ 건강
⑨ 기타 등

※ 참여 여부와 참여 동기 
종합 분석(환경 친화적 
행동 참여도가 높은 
경우, 
책임감/미래/적게나마 
도움에 대한 동기부여가 
많았고, 행동 참여도가 
낮은 경우 재정적 동기가 
훨씬 큰 것으로 분석)

8. 환경 친화적 행동에 대한 
참여도 측정

① 호주인 평균보다 훨씬 
더 참여

② 호주인 평균보다 조금 
더 참여

③ 호주인 평균과 동일
④ 호주인 평균보다 적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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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호주인 평균보다 훨씬 
적게 참여

9. 환경 친화적 행동 참여 
이유

① 기후변화와의 개인적 
관계: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개인 행동의 
변화는 나의 윤리적 
책임이라고 생각함

② 기후변화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③ 응답자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

④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의해 야기된 것의 
확실성

⑤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
⑥ 기후변화가 일어난 것의 

확실성
⑦ 기후변화가 응답자에게 

미치는 영향(부정적)
【기후 예측】

10. 기후 발생 빈도수
폭우, 홍수, 태풍, 눈보라, 

해수면 상승, 산불, 물 부족 
등

11. 지역 내 온도 변화
1990년 이후 동일 유지 
1990년 이후 기온 상승
지역 온도 냉각 

12. 지역 내 강수량 변화

13. 기후 예측 대상지
city/town, State/territory, 
Neighbourhood, Australia, 
other

【취약성 인지, 정책 지원】
14. 기후변화를 겪은 정도 및 

미래에 겪을 경우 대응의 
정도

A great deal/A moderate 
amount/Not at all

15. 호주 기후변화에 따른 
부문별 취약도

자연생태계/식품/농림업/물/
해안 지역/지속 가능한 
개발/건강:열 관련 
사망/에너지 안보/주요 
인프라/관광 여행

16.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지원

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정부 투자 증가 공공 
교통에 대한 정부 투자 
증가

② 범람원 지역과 연안 
지역과 같은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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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의 향후 개발 
금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

③ 긴급 서비스에 대한 
정부 투자 증가 

④ 온실 가스 배출량이 
높은 산업

⑤ 기후 변화 영향으로부터 
공공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 

⑥ 취약 지역에서 주거용 
주택 퇴거에 대한 정부 
투자

⑦ 기후 변화로 인한 민간 
자산 보호를위한 정부 
규제 

⑧ 식수 목적으로의 담수화 
사용

⑨ 음용수로 폐수 사용
⑩ 원자력 발전소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

시사점

F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 대다수는 기후변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연현상보다는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대답(인간활동이 기후변화를 

일으킨다고 62% 대답),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도는 다른 부문에 비해 낮음

F (기후변화와 연관된 행동) 환경 친화적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의 동기는 환경적 이유가 

크며, 행동을 적게 하는 사람의 동기는 재정적 이유가 지배적임. 개인적 경험, 도덕성, 

윤리적 책임감, 기후변화 경험이 환경 친화적 행동의 가장 지배적인 인자이며,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환경 친화적 행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못함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재정적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조합이 요구

F (기후예측) 향후 극심한 기상 및 기후 변화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온도에 대한 변화보다 강수량에 대한 변화가 더 크다고 응답함

→ 기후변화를 직접 경험한 인식을 토대로 행동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전략 제시 및 

향후 기후예측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활동에 대한 접근

F (취약성 인지, 정책 지원)  

→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부정적 감정은 극복하고 긍정적 감정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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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사례) Climate of the Nation 2016

Ÿ 설문결과

   (기후변화 기본입장)

- 국민의 77%가 기후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 국민의 90%는 중앙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에 대해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 73%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리더십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친환경에너지)

- 국민의 75%는 정부가 노후 석탄 발전소의 폐쇄 및 청정에너지로 대체 등의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 86%가 국가를 위한 세 가지 에너지 중 태양에너지를 제일 중요하다고 

선택했다. 

- 국민의 3%만이 국가를 위해 선호하는 에너지원으로 석탄을 선택했다.

   (정책 노력)

- 국민의 65%는 정부가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 67%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 59%는 자국의 배출량 감축행동 이전에 다량 배출국가인 미국이나 

중국의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국민의 19%만이 중앙정부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훌륭’ 또는 ‘아주 훌륭’ 

하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 60%는 기후변화가 인간활동 때문이라는 과학을 신뢰한다.

- 국민의 77%는 주정부가 더 많은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 프랑스

□ 주요특징

Ÿ 프랑스 정부는 토론과 주민참여를 사회적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대화와 토론, 모니터링, 자문, 여론조사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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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공토론위원회(CNDP : Commission Nationale Du Debat Public)에서 실시하는 

공공토론은 정책 형성을 위한 대중의견타진 및 숙의과정

- 국책사업의 목적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사업담당자에게는 현명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Ÿ 공공토론을 통해 국책사업의 목적을 알리고 국민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유형과 사업비용 그리고 사업 성격에 따라 국토개발과 

건설계획 등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참여와 공공토론을 의무적 또는 선택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규정

- 공공토론위원회는 프랑스 행정법이 규정하는 독립행정기관으로서 정부 예산을 

사용하되,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철저한 독립성을 유지

구분 성격 주요기능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상설기구 대상사업 선정 등 의결
국가공공토론위원회(CPDP) 임시기구 사안별 공공토론 진행

사무처 상설기구 모니터링, 공공토론 지원업무

Ÿ 공공토론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

- 오프라인 토론은 고전적인 공청회와 같이 운영하되 단회적 개최가 아니라 다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발제와 토론, 참여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온라인 토론은 오프라인 토론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되 오프라인 상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과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공지하는 한편, 오프라인 토론이 

불가능할 때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으로 대체

 마. 독일

□ (제도사례) 민간조정인에 의한 공적 분쟁해결제도

Ÿ 독일의 건설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는 크게 2단계 의견수렴 절차

- 자치단체가 건설기본계획안을 검토하여 기본안이 마련되면 첫 번째 의견수렴 

절차인 청문회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문회가 끝나면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조사가 실시되며 초안상태의 계획안이 마련

- 두 번째 의견수렴 절차로 계획안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이를 

계획안에 반영한 후 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여 표결을 거쳐 확정

- 공익과 공익, 공익과 사익 및 사익과 사익 상호간의 분쟁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공익대변자로서 정부가 결정한다면, 결국 공익을 우선하는 결정이 나올 우려가 

있으며, 국민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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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단점을 막기 위해서 1998년 독일의 건설법전 제4b조에서 미국의 법의 

영향을 받아서 계획 또는 갈등조정자(중재자)제도를 시행

- 건설기본계획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을 

위탁 가능

-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인의 활동은 정부, NGO, 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시작

- 조정인이 필요하게 되면 분쟁사건과 관계된 정부, NGO, 관련당사자 등에서 

모두 후보를 추천하게 되고, 이들 중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조정인이 사건을 

담당

-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건설 및 계획분야 이외도 

교통․쓰레기․물․자연보호․자연경관보호계획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조정절차를 

수행 가능

Ÿ 민간조정인의 역할과 의무

- 민간조정인은 중립자로서 행정과 관계하는 시민의 서로 상반된 이익사이에 

중간적인 입장에서 합의를 찾아냄으로써 행정단계에서 지루한 절차와 

행정법원의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조정인은 공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관련업계 등과 동등한 거리를 

유지

□ (설문사례) 프라이부르크 지방정부의 환경, 에너지 정책

Ÿ 연방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한된 자원과 대체에너지 개발 및 자원 

효율화에 초점

Ÿ 지방정부는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친환경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

- 또한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효율화와 절감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많은 

공청회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더불어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재정적․제도적 지원이 있었고, 기업인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좋은 환경도시를 만들어내는 성공적인 사례

□ (설문사례) 뷔르거 포럼(시민포럼)

Ÿ 25개 자치주에서 온라인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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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사례) 2050 독일 기후행동계획

Ÿ 배경

- 독일정부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2050 기후행동  계획”의 

‘대화 프로세스’ 추진 

 “2050 기후행동계획”수립 과정의‘대화프로세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종 
단체, 시민 등이 대표 그룹을 구성하여 2회의 토론 회의를 거처 의견수렴을 추
진하여(2015년 6-10월 1차 완료, 2016년 3월 2차 완료), 2050 기후행동계획 정책
에 반영_독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시민참여

Ÿ 목적

- 기후행동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수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토론과 

의사결정에 대한 새롭고 적절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Ÿ 대화 프로세스 참여 개요

- 논의 배경 : 제18대 연방의회(2013~)입법기간에 CDU, CSU 및 SPD 연합은 

기후행동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50 기후행동 계획 의견수렴은 

전통적인 협의 절차보다 훨씬 큰 범위로 추진됨

- 참여 기간 :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

- 참여 대상 그룹 : 일반시민, 시민단체, 이해집단(교회, 협회 및 노동조합) 

- 참여 프로세스 :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IFOK mbH(총괄) 구현 / 온라인 

참여는 온라인 전문업체(Ontopica GmbH)의 지원을 받아 IKU GmbH에서 구현 

- BMUB에서 설정한 핵심 사항 : 대상 그룹별 형식 / 대의원회의  회의 배치 / 

정보 행사 / 부문별 실무 그룹 / 프로세스를 프레임화하기 위한 실행 이벤트 및 

종료 이벤트 / 관련 웹사이트

Ÿ 대화 프로세스 추진

- ‘킥 오프 컨퍼런스’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각종 단체들이  모여 

구체적인 목표 단계, 방향에 대한 이해 및 정보공유를 통해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대화 프로세스 참여 기반 마련 

- 시민들의 ‘대화 프로세스’의 과정은 7단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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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2015.9.24. 시민 추첨 (총 500명)

> 기후변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시민들을 랜덤으로 선택

>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각종 단체들이 모여 구체적인 목표 단계, 방향에 대한 

이해 및 정보공유 및 대화 프로세스 참여 기반 마련 

- 2단계 : 2015.11.14. 시민대화의 날 (5개 도시)

> 독일 5곳(에센, 프랑크푸르트, 함브르크, 라이프치히, 뉘른베르크) 동시시행

- 3단계 : 2015.11.24.~2016.2.22. 온라인 시민 대화

> 시민 대화의 날에 472명의 시민이 만든 정책을 가지고 오프라인에 참석하지 

못했던 > 시민 555명은 온라인상에서 직접 투표하고 의견수렴

> 에너지/주택/교통/농업 및 토지/산업 5개 분야 97개 정책 도출

> 2월 22일까지 각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및 의견 표현

- 4단계 : 2016.1 시민참여 보고서 인터넷 배포

> 총 350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온라인 발행되어 누구나 열람 가능

- 5단계 : 2016.1 시민대표자 회의

> 완성된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과 수정을 위한 회의와 행동에 시민 대표자들이 

패널로 참여

> 각 단체들의 권고사항을 모두 모으고 2016년 3월에 BMUB에 통과

- 6단계 : 피드백

> 연방환경부의 책임 시민들의 권고사항 2050년 기후변화계획 반영

> 반영된 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제시 가능 / 정책 다시 논의

- 7단계 : 공유 컨퍼런스

> 2016년 여름 시민들이 주요 이해당사자가 되어 환경정책 확인

Ÿ 2050 기후행동계획 참여 진행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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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대표단 회의(2016.3.18.~19)에서 “Action Catalog 3.0”에 포함된 97개 

개별 행동은 대표단 (국가, 지자체, 협회 및 시민) 4개 그룹간의 연구 및 통합을 

통해 2050 기후행동계획 초안 작성에 활용. 대표단 패널을 끝으로 2050 

기후행동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은 종결되었으며, 해당 결과는 연방 

대법원에서 공개되었고 2016년 9월 6일에 개별 부서의 공식 협의가 시작됨. 

- 각료회 승인(2016.11.14.) : 2050 기후행동계획 승인

- 대의원회 회의(2017.1.27.) : 제4차 대표단 회의를 통해 기후행동계획 대화 

과정과 작업 과정을 검토하고 추가 조치 논의

- 대화 프로세스 종료(2017.2.16.) : 2050 기후행동계획 정식 폐회

 바. 뉴질랜드

□ 주요특징

Ÿ 시민서비스청(SCC) 주도로 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마련

□ (설문사례) 감축목표 설정 관련 설문 

Ÿ 개요

- (일시) ‘15.5월 7일~15.6.3(한달간) 

- (대상/방법) 대국민을 상태로 온라인과 우편을 통한 설문 실시

- (목적) 뉴질랜드의 감축목표 설정 이유를 환경‧지구‧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국가 감축목표의 수준 및 감축 비용, 정책의 향후 시행계획 등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추진) 2015년 5월에 논의 문서를 발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공개하고 공공협의를 시작

> 논의문서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 과정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 논의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이해당사자 및 시민 참여 유도

> 제출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제출 툴을 통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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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문서의 질문 내용

주제 질문내용

목적
- 정부가 제시한 INDC 수립 목적에 동의하는가?(3가지 목적 제시)
-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국가 상황
-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 및 경제 여건은 정부가 설정하려는 온실

가스 감축목표 수준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용
- 어느 수준의 비용이 뉴질랜드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적절한가?
- 예를 들어, 연간 가계 소비수준을 고려할 때 합당한 감축 수준은 얼마인가?

기회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가장 큰 기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뉴질랜드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기회를 먼저 설명)
- 혹은 어떤 기회가 뉴질랜드에게 가장 중요한가?

불확실성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기술이나 비용에 관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고

려해야 하는가?

Ÿ 의견 제시 결과

- (결과) 15,639의 개인 및 단체가 17,023건의 의견 제시

> 제출자 구성 현황 : 개인, 산업계, NGO, 농업 이해관계자, 임업 이해관계자, 

정당, 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 환경 자문위원, 보건 전문가 및 협회, 마오리 

원주민 단체 등

기관/집단 제출 건수

뉴질랜드 녹색당 7,147건

뉴질랜드 그린피스 4,958건

Generation Zero 3,342건

Deconstructing Paris 107건

350.org Movement 102건

기타 개별 양식(unique) 약 1,500건

Ÿ (활용)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한 ‘공공협의 

요약서’를 발간하고 감축목표의 설정과정 및 이유, 주요 배경 데이터 등을 INDC 

제출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사. 기타

Ÿ 핀란드

- 공무원과 국민이 자유롭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협의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 이슈를 선정하여 

공무원과 국민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각 부처 장관들과 직접 토론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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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캐나다 벤쿠버

- 교통정책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을 운영

(2) 국내 사례 조사 및 분석

□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화

Ÿ 공론화 배경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움

-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17.5월 기준으로 약 1.6조원의 공사비가 이미 

투입되어 종합 공정률이 29%에 이르러 공약 그대로 공사를 중단하기 보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Ÿ 공론화 주제

- 공사 진행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공사 지속 또는 영구 중단 여부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공사는 공론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중지)

Ÿ 공론화 방법

- 공론화에는 공청회, 시민배심제, 합의회의, 여론조사, 공론조사 등 다양한 기법 

활용 가능

-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화는 공론조사 방식 추진

- 공론조사는 일반시민들의 피상적인 의견과 태도 조사에만 그치는 여론조사의 약점을 보완한 것

- 공론조사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여 

정제된 국민여론을 도출

- 숙의*는 공론조사의 핵심적인 과정

* 숙의 : 깊이 생각하며 충분히 논의하는 것

Ÿ 공론화 절차

- 공론조사는 일반적으로 1차 설문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중간 설문조사, 

숙의과정(학습과 토론), 최종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

- 이번 공론회는 1차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2만 여 명 중 숙의과정에 참여의사를 

표명한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민대표참여단을 구성

Ÿ 시민대표참여단

- 공론화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집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청취하며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숙의과정을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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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주요일정> <시민참여단 숙의과정>

ㅇ 공론화위원회 출범(7.24)

ㅇ 홈페이지(www.sgr56.go.kr) 개설(8.10)

ㅇ 조사기관 선정(8.23)

ㅇ 1차 조사(8.25~9.10)

ㅇ 시민참여단 구성(9.13)

ㅇ 오리엔테이션 및 2차 조사(9.16)

ㅇ 시민참여단 숙의과정(9.16~10.15)

ㅇ 이러닝 시스템 개시(9.21)

ㅇ 종합토론회(10.13~15)

- 3차 조사(10.13) 및 최종 조사(10.15)

기

본

과

정

ㅇ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

ㅇ 오리엔테이션(1일)

ㅇ 종합토론회(2박3일)

ㅇ 이러닝(e-learning)

ㅇ 시민참여단 전용 Q&A방(온라인)

보

강

과

정

ㅇ 공개토론회

ㅇ TV토론회

ㅇ 미래세대토론회

ㅇ 이해관계자 간담회

ㅇ 전문가집중토론회

Ÿ 공론화 전

- 충분한 정보 전달 및 학습

- 권한과 책임

Ÿ 공론화 후 

- 국가의 장기적 에너지 로드맵이 나오기 전의 논의

- 인구 통계적 대표성만을 고려

- 중립적 구성이 아닌 찬반 입장으로 나뉜 전문가

□ 국민환경의식조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Ÿ 개요

- (기간) 2012년 이후 매년 진행, 최근 2016년 9월 22~11월 2일까지 진행

-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1000명 대상

- (2016년의 경우)표본할당 :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2016년 8월 기준)를 이용하여 인구학적 특성변수(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

- (주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 (방법)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방문면접조사

>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

> 자료 수집 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

- (목적) 환경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및 관련 정책수요의 정기적 파악

Ÿ 주요 조사 항목

-  2016년 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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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적응 대국민 인식조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Ÿ 개요

- (기간) 2014년

- (대상)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로 분류(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 추출)

> 일반국민 : 만 19세 이상 1,011명

> 이해관계자 :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기본부문 조사내용

환경인식

Ÿ 환경에 대한 이미지 
Ÿ 우리나라 환경 상태 및 선진국과의 비교 
Ÿ 환경과 관련하여 기분이 좋거나 나빴던 경험
Ÿ 의미를 알고 있는 최신 용어

환경의식 및 태도

Ÿ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Ÿ 환경보전의 중요성 
Ÿ 생태주의적 세계관 및 환경 관련 태도
Ÿ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환경실천
Ÿ 환경보전을 위해 실천한 행동 및 평가
Ÿ 환경단체의 회원 또는 기부 경험 
Ÿ 생활에서의 환경실천 정도

환경수요 및 정책

Ÿ 가장 우려되는 환경문제 
Ÿ 환경 정보에 대한 충분성 
Ÿ 환경문제 중 정보가 부족한 분야
Ÿ 환경문제에 대해 신뢰하는 대상 
Ÿ 환경보전 노력에 대한 주체별 평가
Ÿ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

삶의 질/지속가능성

Ÿ 국가발전의 평가 기준
Ÿ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Ÿ 환경문제의 국제협력 
Ÿ 정부가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분야 
Ÿ 삶에 대한 만족도

특별부문 조사내용

기후변화
Ÿ 기후변화 인지 여부 및 이미지 
Ÿ 기후변화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원인 
Ÿ 기후변화의 영향과 정부의 노력

미세먼지

Ÿ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및 정보 인지수준 
Ÿ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 수준의 인식
Ÿ 미세먼지와 건강 및 사회경제적 영향 
Ÿ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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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에서 보유하고 있는 적응 관련 이해관계자 리스트 

420여명 전체 대상, 이해관계자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 2015)와 관련하여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여하는 자로 구성

- (주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 (방법)

> 일반국민 : 전화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CATI)로 2014 

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주)월드리서치에 의해서 진행

> 이해관계자 :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팩스로 수령하는 우편조사 

형태로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월드리서치에 의해서 진행

- (목적)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 대상의 인식조사를 

실시․분석하여 국내 기후변화 적응 인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향후 기후 변화 적응 홍보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활용방안) 기후변화 적응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조사 대상자를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로 구분하여 조사대상 그룹 간 답변 차이점을 파악하고 

비교함에 따라 향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즉, 정책결정자 사이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또한 

이해관계자들에게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필요성 및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는 향후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Ÿ 주요 조사 항목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 문항

>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완화, 적응) 인지도와 중요도, 기후변화 관련 

이상기후 현상의 심각성 및 사례로 구성

- 각 분야별 대책에 대한 평가

>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필요성, 이에 대한 이행 정도, 국내 적응의 수준과 

정부의 노력 정도로 구성

□ 기후변화 시민인식조사 (서울환경운동연합)

Ÿ 개요

- (기간) 2016.9.25.~ 3주간

- (대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조사, 오프라인 설문 250명, 온라인 설문 277명 참여

- (주체)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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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주요 조사 항목

질의 선택지 비고 
【기후변화 문제의식】

1. 평소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54.2%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

2. 기후 변화의 대한 원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① 화석연료 사회시스템(365명, 69%)

② 대기오염(95명, 18.3%) 

③ 공장식 축산(15명, 2.8%)

④ 쓰레기(15명, 2.8%)  

⑤ 산림벌목(37명, 7%)

3. 기후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지식

① 잘 알고 있다(132명, 25%)  

② 조금 알고 있다(332명, 62.5%) 

③ 보통이다(34명, 6.9%)  

④ 모른다(29명, 5.6%)

4.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재난 대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지의 여부

① 매우 그렇다(248명, 45.%)  

② 그렇다(100명, 19.4%)  

③ 보통이다(79명, 15.3%)  

④ 그렇지 않다(100명, 19.4%) 

⑤ 모른다(0%)
【기후변화 대응 CO2 다이어트 홍보 현황】

5. 서울에서 시행하는 CO2 1인 

1톤 줄이기 인지 여부

① 잘 알고 있다(60명, 11.1%)  

② 조금 알고 있다(148명, 27.8%)

③ 보통이다(69명, 12.5%)  

④ 모른다(250명, 48.6%)

6.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홍보, 

안내 등 경험 여부

① 매우 그렇다.(30명, 5.6%)   

② 그렇다.(228명, 43.1%)   

③ 보통이다.(100명, 19.4%)   

④ 아니다.(116명, 22.2%)   

⑤ 전혀 아니다.(53명, 9.7%)

7. CO2줄이기 또는 CO2 

다이어트 캠페인을 들어본 

경험

① 매우 그렇다.(44명, 8.3%)  

② 그렇다.(211명, 40.3%)   

③ 보통이다.(90명, 16.7%)  

④ 아니다.(95명, 18.1%)  

⑤ 전혀 아니다.(87명, 16.7%)

8. ‘CO2 다이어트’라는 

명칭의 기후변화 

① 매우 그렇다.(80명, 15.3%)   

② 그렇다.(200명,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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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활동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이해되는지의 

여부

③ 보통이다.(137명, 26.4%)   

④ 아니다.(89명, 16.7%)   

⑤ 전혀 아니다.(21명, 4.2%)
9.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홍보, 안내 등을 경험할 

경우, 활동할 의사

① 없다.(115명, 22%)        

② 있다.(412명, 78%)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방안】

10.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어떠한 활동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① 국제기구적인 활동이 

필요하다(102명, 19.4%)

②우리나라 정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316명, 59.7%) 

③ 지역단체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22명, 4.2%) 

④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81명, 

15.3%) 

⑤ 잘 모르겠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이다(6명, 1.4%)

11.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

① 대중교통 이용(152명, 29%)

② 쓰레기 줄이기(47명, 9%)

③ 에너지절약(308명, 59%)

④ 환경단체 및 정당 후원 그리고 

정책생산(입법청원, 주민발의, 

정보공개청구 등)(18명, 3%)

⑤ 기타: 나무심기, 먹거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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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수정 및 보완

¡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Ÿ 일시 : 2018년 1월 29일(월), 10:00 ~ 12:00

Ÿ 장소 : 서울역 공항철도 Arex-4

Ÿ 참석자 : 국무조정실, 자문위원, ㈜로엔컨설팅 등 11명

‑ 주요 논의 안건

Ÿ 대국민 대상 설문조사 문항 초안 검토

Ÿ 응답률 제고 방안 및 조사 계획 마련

Ÿ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대상 설문조사 기타 의견 제시 등

¡ 자문회의 결과

‑ 전문가 주요의견

Ÿ 본 설문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에 대한 홍보 효과 기대

Ÿ 문항 순서에 대한 보완 필요

Ÿ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세부정책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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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질문은 간소화 필요

Ÿ 질문 및 보기 항목에 사용한 단어 보완 필요(이해가 쉽도록)

Ÿ 설문 실시 전 온실가스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간략하고 일반적인 설명 필요

소속
이름

의견 세부 내용

한국환경공단
오종태 과장

(설문방법)
온라인 
조사방법

Ÿ 정부기관, 환경 관련 기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온라인)에 링크를 통해 설문하는 방법이 
응답을 높일 수 있음

(전체적 보완 
방향)
간소화

Ÿ 전체적으로 설문 문항 순서의 보완이 필요함
(기후변화 감축 행동 → 기후변화 인식 →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평가)

(세부적 보완 
방향)

Ÿ 3번 문항(3-1, 3-2) : 다소 질문 자체가 어려움
Ÿ 6번 문항 : 온실가스 1ton에 대한 설명 및 예시가 

먼저 제시되어야 함
Ÿ 7번 문항 : 정책에 해당하는(국민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1가지 세부정책을 보기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Ÿ 9~10번 문항 : 정책을 크게 구분한(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 질문하는 것이 필요함

(기타)
미세먼지에 
대한 설문

Ÿ 미세먼지는 기후변화와 다르게 일시적인 현상

녹색에너지전략연
구소

이상훈 소장

(설문결과)
뉴스 홍보

Ÿ 설문결과에 따라 뉴스로 국민에게 결과를 
전달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음

(전체적 보완 
방향)
간소화

Ÿ 불필요한 단어(3번 문항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와 같은)는 삭제가 필요함

(세부적 보완 
방향)

Ÿ 3번 문항 : 본 문항 설문의 의도가 홍보 효과라면 
적절함

Ÿ 4번 문항 :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예산에 대한 
규모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Ÿ 5번 문항 : 중앙 및 지방정부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Ÿ 6번 문항 : 본 문항은 상당히 세부적인 질문으로 
질문 자체 보완이 필요함

Ÿ 12, 13번 문항 :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함

(기타)
미세먼지에 
대한 설문

Ÿ 최근 국내에서 대기 정체 현상이 빈번하고 
장기간 지속되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음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전체적 보완 
방향)
간소화

Ÿ 설문의 보기 항목 개수 최소화 및 이해가 쉬운 
단어 사용이 필요함

Ÿ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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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설문조사 문항 보완 방향

‑ 문항 순서 조정 필요(기후변화 감축 행동 → 기후변화 인식 →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평가)

‑ 전체적으로 질문 및 보기의 간소화 및 단어의 보완 필요

‑ 질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필요

‑ 온라인 설문방법 고려 필요

2. 인식도 조사

1) 개요

¡ 배경 : 원전 석탄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등 새정부 출범 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보완·수정을 필요로 함

¡ 목적 :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국민 인식 수준, 비용 부담에 대한 수용성 등에 

대한 대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찾고자 함

¡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본추출 :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 추출

‑ 유효표본 : 2,000명 (95% 신뢰수준에서 ±2.1%p)

¡ 기간 : 2018년 2월 21일(수) ~ 2월 28일(수)

¡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web) 조사

소속
이름

의견 세부 내용

Ÿ 설문 실시 전 온실가스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학습)적인 설명이 필요함

Ÿ 기대하는 결과에 따라 보기 순서 조정도 필요함

(세부적 보완 
방향)

Ÿ 2번 문항 : 결과 위주의 보기가 제시되어야 
함(1,2,5번 보기 삭제 필요)

Ÿ 8번 문항 : 본 문항에 대한 순서 조정이 
필요함(4번 앞 or 의도에 따라 배치)

(기타)
미세먼지에 
대한 설문

Ÿ 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설문문항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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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내용

¡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

¡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 인지도

¡ 우리나라 기후변화 진행 인식

¡ 기후변화대응 정부 정책 지지도

¡ 기후변화 현상 등에 의한 영향정도

¡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

¡ 기후변화가 가져온 주 영향

¡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정책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생활 실천 여부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 실생활 실천 행동

¡ 적극적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 기후변화 문제 주요 책임

¡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위한 예산 수준 평가

¡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비용 부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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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월드리서치입니다.

 저희는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설문조사는 수정 작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마련에 설문조사 결과가 긴요히 

참고될 예정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 수행기관 : ㈜월드리서치 

기후변화대응 관련 배경 정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난 100여년 간 약 1℃가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금세기 말 지구의 평균기온은 3.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등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이 늘어난 것이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기후변화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난 2015년 12월, 국제사회는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협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지구 전체온도상승을산업혁명이전에비해 2℃상승이내로억제, 1.5℃이하까지도제한하기위해
노력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등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계획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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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연령 ① 19세-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현 거주지

①서울특별시 ②부산광역시 ③대구광역시 ④인천광역시 ⑤광주광역시 ⑥대전광역시

⑦울산광역시
⑧세종특별자

치시
⑨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크기 ① 특별/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군/읍/면

1. 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3순위까지 응답해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한파,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

②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영향 증가

③ 멸종위기종 증가 등 생물 다양성 감소

④ 사과 재배 지역 북상, 명태 어획량 고갈 등 농수산업에 나타나는 변화

⑤ 지카 바이러스 등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

⑥ 해수면 상승

2 귀하는 우리나라에도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보통

④ 다소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1번 질문의 보기는 모두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귀하의 일상생활, 경제활동, 재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영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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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소 영향이 있다

③ 다소 영향이 없다

④ 전혀 영향이 없다

⑤ 잘 모르겠다

4. 귀하는 기후변화가 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예시 : 재배 가능 농산물 확대, 폭염 시 에어컨 판매 증가 등) 

② 이상기후로 인해 건강상, 재산상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예시 : 한파로 인한 건물 동파,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 여름철 일사병 발병 등)

③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가 위험해 질 수 있다

   (예시 : 멸종위기종 증가, 사막화 지역 확대 등)

④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추가적인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노약자, 빈곤층에 집중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⑥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 변화가 국내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귀하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최근 1년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생활을 의식적으로 실천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다음 보기 중 귀하가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행동들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중복선택 가능) 

① 안 쓰는 전등 끄기, 고효율 전자제품 구입 등 전기 절약을 위해 노력한다

② 여름철(26~28℃), 겨울철(18~20℃)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③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을 이용한다

④ 탄소 배출량 인증 또는 저탄소 인증이 된 제품을 구매한다

⑤ 지구의날 소등행사, 겨울철 내복 입기 등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에 동참한다

⑥ 일회용컵, 비닐봉지,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자제한다

⑦ 가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를 사용한다

⑧ 생협 매장 이용 등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한다

⑨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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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는 기후변화 문제의 주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표시)

① 산업계 ② 개인 ③ 중앙정부 ④ 지방자치단체

8. 귀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표시)

① 산업계 ② 개인 ③ 중앙정부 ④ 지방자치단체

9.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억 5100만톤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 예상량의 37%인 약 3억 1500만톤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지난 

2015년에 설정하여 UN에 제출하였으며, 산업·건물·수송 등 사회 전반에서 온

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정

부의 정책을 알고 계십니까? 

* 참고 : 휘발유 자동차 1대에서 연평균 2.9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3억

1500만톤은 약 1억 860만대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입니다.

①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③ 들어본 적 없다

10.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귀하는 이러한 정책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① 매우 지지한다   ② 다소 지지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2030년 전체 전기생산량의 20%를 생산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산업계가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토록 한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LED 조명 보급 등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유도한다

○기후변화 취약 계층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실증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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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다소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⑤ 잘 모르겠다

11. 귀하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보통

④ 다소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귀하는 우리나라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재생에너지 확대, 발전소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

② 공장 효율 개선, 기술 개발 등으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줄이기

③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규 수단 발굴

④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노후 건축물 효율 개선 등으로 건물 에너지 소비 

줄이기 

⑤ 친환경차 보급,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 개선 등 수송 정책 강화

⑥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서 에너지 소비 줄이기

⑦ 폐기물 감량, 재활용, 에너지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 줄이기

⑧ 가축 분뇨 에너지화, 저탄소 농업 기술을 통해 농축산의 온실가스 줄이기

13. 우리나라의 2015년 온실가스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약 87%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는 다음 중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석탄 사용을 줄이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

② 에너지의 가격을 높여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

③ 산업계, 개인 등 자발적 온실가스 줄이기 독려

④ 발전소, 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량 강화

⑤ 고효율 건축물 확대 등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절약 정책 강화

⑥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이는 신기술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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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귀하는 다음 중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③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 리더십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④ 선제적인 대응으로 미래에 형성된 국제 탄소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⑤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다음 세대에 전가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15. 2016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사용된 국가 예산은 전체 재정의 

0.85% 수준인 약 3조 3천억원입니다. 귀하는 현 예산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적극 증액해야 한다

② 어느 정도 증액해야 한다

③ 적정 수준이다

④ 어느 정도 감액해야 한다

⑤ 적극 감액해야 한다

16.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신기술 개발 등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정에 비용 부담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3인 가구 기준)

① 월 1,000원 미만

② 월 1,000원~5,000원 미만

③ 월 5,000원~10,000원 미만

④ 월 10,000원~15,000원 미만

⑤ 월 15,000원~30,000원 미만

⑥ 월 30,000원 이상

다음은 통계분류를 위한 응답자 신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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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결과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 (기후변화 현상)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한파,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51.6%(종합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후변화 진행 인식) 우리나라에도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94.0%로 월등히 높았음

‑ (기후변화 영향 정도) 기후변화 현상들이 일상생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도 93.1%로2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피해 정도) 기후변화가 가져온 주 현상에 대해 응답자 64.8%가 ‘이상기후로 

인해 건강상, 재산상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응답함

주택유형

① 아파트 

② 연립, 빌라, 원룸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 

③ 단독주택       ④ 기타 (오피스텔, 상가내 거처 등)

학력별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대학재학               ④ 대학원 졸 

직업

① 1차산업 종사 

   (농/임/어/축산)
② 자영업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노무직 ⑤ 사무직 ⑥ 전문직

⑦ 공무원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 ⑪ 기타 (           )

대다수의 조사 대상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이상기후’에 

따른 건강상, 재산상 피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파악함. 기후변화 문제의 주요 

책임 주체는 산업계로 꼽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국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생활 실천(59.2%)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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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해결

‑ (온실가스 감축 실천 경험) 최근 1년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생활을 

의식적으로 ‘실천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9.2%로 나타남

‑ (온실가스 감축 실천 행동) 실천하고 있는 행동으로 ‘안 쓰는 전등 끄기, 고효율 

전자제품 구입 등 전기 절약을 위해 노력한다’(86.1%)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음 

‑ (기후변화 주요 책임 주체) 기후변화 문제의 주요 책임의 주체에 대해 

‘산업계’를 3.26점으로 가장 높게 응답함 

‑ (기후변화 해결 주요 주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3.07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

¡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인지도)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1.2%)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대응 정책 지지도)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해 찬성 

여론이 92.2%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대응 정책 방향

‑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는 ‘석탄 사용을 

줄이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26.6%)과 ‘산업계, 개인 등 

자발적 온실가스 줄이기 독려’(23.2%)라는 응답이 높았음

‑ 온실가스 감축 정책 우선순위

Ÿ 1순위 : 저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30.3%)

Ÿ 2순위 :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27.1%)

Ÿ 3순위 : 수송 부문 정책 강화(11.5%)

‑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우선순위

Ÿ 1순위 : 석탄사용 감소 및 재생에너지 강화(26.6%)

Ÿ 2순위 : 자발적 감축 독려(23.2%)

Ÿ 3순위 : 의무적 감축 강화(18.9%)

‑ (기후변화대응 비용 부담 의지) 약 40%의 응답자가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에 따른 부담 

비용으로 3인 가구 기준, 월 ‘5,000원 이상’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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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 인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생활 실천 상기 필요

¡ 대다수 국민이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지지하고, 정책에 따른 중앙정부 

및 산업계의 노력을 기대 중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산업계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저탄소‧신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부문 감축 정책을 우선시한 로드맵 수립 추진

¡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의 직접 체감이 높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를 우려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감축행동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추진되어야 하며, 2030 

로드맵 공론화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대기오염(미세먼지)와 기후문제의 연계성을 인지하는 응답자가 다수임에 따라 국민 

관심을 유도하여 개선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홍보 전략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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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관련 포럼․공청회 등 개최 지원

1. 부문별 전문가 토론회

1) 토론회 개요

¡ 추진 배경

‑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 녹색위 

민간위원과 부문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축정책 토론회 개최 

‑ 시민사회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로 

진행, 감축로드맵 수정·보완 관련 의견수렴 기회로도 활용

¡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8년 6월 11(월)~2018년 6월 12(화), 수송‧산업‧건물‧발전부문별 1회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 참석대상

‑ 녹색위 민간위원, 학계 및 연구기관·시민사회 전문가, 산업계 업종 대표 등 

¡ 진행방식

‑ 부문별 전문가 발제(20분 내외) 후, 패널 토의와 녹색위 민간위원 및 일반인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진행

¡ 주요 논의 내용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국내외 동향 및 감축전망

‑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시 고려사항 등

2) 주요 논의 내용

¡ 수송부문

□ 수송부문 감축목표

Ÿ 2020년 감축계획이 나왔을 때, 당시 갖고 있는 자동차 규제로 감축목표에 도달 불가

Ÿ 녹색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수요관리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계획이 발표됐으나, 세부적인 수행 부재



- 40 -

Ÿ 국토부에서 물류/교통 인프라를 통해 50% 절감, 환경부에서 50% 절감이 국외에서 추진 중

Ÿ 녹색환경위원회에서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어서 자동차 저감 관련 

2015년 목표를 제시

Ÿ 2012년, 이미 2015년 연비 설정 수준을 달성

Ÿ 2020년 BAU 대비 감축목표 기준에 따른 연비, 97g.

Ÿ 2030년 BAU 대비 25.7% 저감 기준에 맞게 연비기준이 수정 필요

Ÿ 국내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 필요.

Ÿ 타 국가에서 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국가 특성에 맞게 제도가 추진 필요

□ 환경부 업무 강화 필요

Ÿ 온실가스·에너지 저감에 대한 정책은 많으나, 실행력 담보 필요

Ÿ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자동차 관련 위원회 부재

Ÿ 미세먼지대책위원회도 공약 상 대통령 직속으로 했다가 환경부 소속으로 마련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Ÿ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대한 출처, 국가의 컨트롤 타워(환경부)의 중심 역할 필요

□ 친환경차

Ÿ 환경부가 친환경차, 전기차에 대한 보급 추진을 하고 있으나, 타 부처의 대처 미비

Ÿ 친환경차에 대한 가중치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 필요

Ÿ 97%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중대형차가 전체 60%를 차지하는 나라로, 상당한 

에너지 낭비, 국토 낭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 수송부문 감축목표

Ÿ 생산은 산업부문, 수요관리는 국토교통부, 총괄을 환경부가 규제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전체를 컨트롤하는데 한계가 존재

Ÿ 정부에서 수요관리에 집중해야 하나, 중앙정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미추진

Ÿ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전기차 보급은 하고 있으나 수요관리 부재

Ÿ 수요관리 및 생산, 보급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수송부문 30% 저감 추진 가능

Ÿ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중복혜택을 

주지 않고,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검토 필요

□ 친환경 협력금 제도 소개

Ÿ 연료 소비 증가 추세를 줄이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저탄소 협력금 제도가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미세먼지를 포함한 친환경 협력금 

제도를 2021년부터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안 제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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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배출량 기준 강화, 등급, 친환경 협력금 제도 등 

존재

Ÿ 규제 간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필요

Ÿ 친환경 협력금 제도 도입 후, 보조를 할 때 2~3% 결과가 도출되면 의무판매제 

활용 필요

Ÿ 에너지 가격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함. 에너지 수요관리의 가장 큰 핵심은 에너지 

가격으로 예상

¡ 산업부문

□ Non-CO2 기술개발 사업 소개

Ÿ 국내 CDM 등록 건수 중 19건이 non-CO2 가스임. 이외에 약 80건 정도가 CO2 저감사업

Ÿ 본 사업단에서는 기술개발 시 논리 수립 이후에 국가 인벤토리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농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동시만족 대상만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이중 

기존에 기술개발이 된 부분은 제외하며 신규개발을 추진 중

□ Non-CO2 기술내용

Ÿ 아산화질소를 회수하여 전자산업 원료로 활용하거나, 아산화질소를 많이 사용하는 

미세공정에도 아산화질소회수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개발을 추진 중

Ÿ 냉매분야에선 다양한 불화가스의 대체 냉매가스 개발을 추진하거나 발포제(HFC, CFC등) 

대체물질 개발 등을 추진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시 확인 사항

Ÿ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시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여 감축율을 확대해야 함.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미 반영된 배출원이 많음. 감축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

Ÿ 예를들어 NF3 물질의 경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이 1996 IPCC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어서 해당 가이드에는 NF3가 보고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2006년 IPCC 

가이드라인 기준 배출량 산정 시 배출량을 보고해야 함.

Ÿ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시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 감축 규모를 평가 후 전략적인 

인벤토리 구축이 요구됨.

Ÿ non-CO2 분야는 적은 비용으로 큰 저감효과를 도출할 수 있음. 온실가스 감축 용이성을 

고려하여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누락된 배출원은 적극 반영함.

□ 에너지 진단의 필요성

Ÿ 국내 에너지 사용량 신고업체가 1조 4천억원 투자 기준으로 1.4%를 저감 가능

Ÿ 에너지 진단 결과 이행 시 감축율은 3배 높일 수 있음. 에너지 진단 결과를 의무적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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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6년도 에너지 진단 결과 20만톤TOE 이상 14개 업체를 진단한 결과 절감율은 4.6%를 

차지하며, 평균감축잠재량은 24천TOE임. 에너지 진단을 lgod할 경우 74만톤 저감이 

기대되며 2.4년 이후 투자비를 회수 가능

□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관련 의견

Ÿ 1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제시된 대응방안이 제2차 국기본에도 동일하게 제시됨에 따라 3차 

국기본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

□ 로드맵 개선 시 고려 사항

Ÿ IMM, 에너지신산업 부문 감축계획 변경에 대한 근거와 방향 제시 필요

Ÿ 업종별 감축잠재량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시 필요

Ÿ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30 로드맵과의 정합성이 부족

Ÿ 국내 IMM의 국제적 협상 진행 내용, 제시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관련한 성과 

분석 및 검토를 통해 해외 감축분에 실제로 도달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분석과 향후 방안 등 

검토 필요

Ÿ 정부가 제시한 감축수단의 실제 이행이 어렵다면 구체적 설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분석 결과를 통해 국내 저감 목표 수정 필요

Ÿ 일본 사례를 참고로, 업체가 제시한 감축기술에 대한 국가 지원이 추진되어야 하며 실제 

감축으로 이뤄지는 체계 구축 필요

□ 배출권 거래제 관련 의견

Ÿ 배출권거래제 내 배출권 확보에서 koc유입에는 한계가 존재함. RPS는 전력 생산 증가가 

목표이며, 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 저감이 목표임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음. RPS 제도 내 REC를 ETS의 배출권으로 인정하여 양방향이 

아닌 한 방향으로 인정되게 하면 중복규제에 대한 논쟁도 없음에 따라 추진이 가능

□ 온실가스 감축목표

Ÿ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니 강제적 목표가 

아닐지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

Ÿ 기후변화 정책은 당위성(감축해야 하는 목표)이 우선이며,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한다면 별도의 협정 불필요

Ÿ  국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해 기존 대비 2배 투자비를 들이는 것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11.3%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개선 시 고려 사항

Ÿ 특정 기술, 특정 업체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산업, 전환, 건물, 

수송 부문 간의 명확한 감축률 구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 존재, 국내 

감축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Ÿ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적이 다소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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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에너지 진단한 결과는 감축 여력이 있는 특정 경계 대상을 분석한 것으로, 전체로 

확대하여 저감효과를 도출하는 것은 무리

Ÿ 국내 감축을 위한 국민들의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 수용도가 현저하게 낮음

□ 신뢰성 확보

Ÿ 관련 정보 등을 명확히 공개하면 보편성,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일 것임. 국내 

감축분, 국외 감축분에 대한 명백한 구분을 통해 로드맵 추진에 대한 신뢰성 제고 필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Ÿ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존재하며, 기업을 분류하자면 발전공기업 등 50개 큰기업과 

그 외 기업으로 구분 가능

Ÿ 중소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전담 대응 인력을 둘 정도로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하고, 목표관리제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

□ 남-북 협력 추진

Ÿ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의 협력 추진이 기대되고 있으며, 남-북한 간 온실가스 저감 

지원을 로드맵 내 포함하면 좋은 수단

¡ 건물부문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에너지 저감 필요성

Ÿ 토지의 면적중 도시의 면적은 2%에 불과하지만 탄소 배출 중 80%상당 도시에서 

배출되어지며 사람 생애 90%는 건물 안에서 생활함

Ÿ 한번지은 건물의 수명은 최소30에서 장기적으로 100년 정도의 수명을 갖게 됨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철저한 설계를 통해 건물에너지감소와 온실가스 저감으로 

이어지게 해야 함

Ÿ 선진국의 경우 건물부분 에너지가 국가에너지사용량의 40%에 상당하기에 건물에너지 

저감이 필요함

□ 건물에너지 저감 시 문제요소

Ÿ 설비용량과 건물 설계 시 일인당 건물에너지의 사용과 실제 일인당 건물에너지 사용량이 

상이하여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방안을 간구 중

Ÿ 건물에너지 자체를 규정을 하다보면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규제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됨. 

사람들은 건물에너지의 저감에 관심을 갖기보다 건물에 쾌적성에 관심을 갖음

□ 해외 건물에너지 저감 계획 및 사례

Ÿ EU의 경우 2050년까지 건축에너지 91%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투입량을 늘려 건물에너지를 줄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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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나라별로 건물에너지(난방, 냉방, 환기, 조명, 급탕)를 선택하여 경제적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제로 에너지 건물 달성 보고하고 있음.(EU)

Ÿ 제로에너지를 넘어 플러스 에너지 주택(건물에너지 제로달성, 전기 차 충전량 또한 포함된 

건물) 보급을 진행 중. (EU)

□ 현재 정부 감축 상황 및 계획

Ÿ 제로에너지 달성기준이 완전한 100% 가 아닌 50%이상이면 제로화 달성으로 보는 나라와　

또는 70%이상 제로화 달성으로 보는 나라가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현재 완전한 100% 

제로화를 설정하지 않으며 도태되고 있음.

Ÿ 우리나라는 2020년 소형공공건물 제로화와 2025년 신축건물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

Ÿ 현재 노원제로에너지건물 완공됨.

Ÿ 쾌적성에 초점을 맞추고 온실가스 절감 필요.

□ 에너지전환과 녹색 건축의 필요성

Ÿ 일인당 전기소비 추이 우리나라 급상승하고 있지만 낮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중 

많은 양을 수입하며 높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음

Ÿ 에너지 가정소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상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증가함. 상업부문의 

경우 전기를 잡으면 산업용 전기소비 감소가 가능하지만 건물에너지의 경우 증가추세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음

Ÿ 현재 봄, 가을 정비기간 발전소 전력의 여유분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겨울철 

건물의 냉난방에 따른 전기소비량의 급등으로 전기 발전량 부족하게 됨. 이런 문제는 

건물에 대한 투자로 구조적 변화를 가져야함

□ 건물에너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역할

Ÿ 서울시 다소비사업자 업종의 경우, 호텔의 전기 사용량과 상용건물의 전기사용량은  모두 

대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함. 호텔의 에너지사용량은 4년 추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만 

상용건물은 15% 증가함. 이러한 차이는 호텔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하며 임대를 하는 상용건물은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비용 감축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기에 발생함.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정부, 국토교통부, 산업부의 역할이라 생각

Ÿ 전체 건물 중 극히 일부인 신축에 대한 정책뿐 아니라 대부분의 건물인 

기존건물(노후건물)에 대한 정책 또한 이번 로드맵에 추가가 필요

Ÿ 신축 2020년 공공건물 제로화 정책 또한 전체에너지에 20%부터 등급별로 매겨지는 이름만 

제로에너지인 정책

Ÿ 건물 에너지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또는 규제와 같은 국가의 역할이 필요

Ÿ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정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을 온실가스 저감 가능한 형태의 건물로 

개보수하여 건물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음

Ÿ 개인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있다면 정부차원 지원 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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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도시재생 비용 보조 등 검토 필요

Ÿ 도시재생 사업을 앵커시설 건설이 아닌 실제 불편을 겪고 있는 실 주민들의 집 보수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마련 필요

□ 로드맵 개선 사항

Ÿ 로드맵을 통해 강화된 안을 만들며 이상적인 목표 지향 필요

□ 건물에너지 저감 방법 제시 

Ÿ 건물의 수명은 장수명 앞으로 건물 지어지는 속도는 늦어지며 건물을 유지보수하며 

리모델링 할 것임. 운영단계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 필요

Ÿ 냉·난방 설비 쪽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데 이러한 설비의 효율화와 소비행태 

변화시켜 에너지 저감 필요. 

Ÿ 공공기관 의무화, 신축건물 계속적으로 이행 하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함.

Ÿ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켜 건물부분 에너지를 저감하는 것이 필요

Ÿ 재생에너지를 통해 건물에너지 저감

Ÿ 에너지를 쓰는 곳이 아닌 곳에 태양광등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등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안 되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일어나고 있음. 활성화가 가능한 곳에 규제와 인센티브 

필요하며 활성화 후 시장과 일자리창출 가능

Ÿ 건물유형별 표준 건물의 차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 자료 제공 서비스 필요

Ÿ 건물은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에 투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 건물에너지 저감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Ÿ 주거부터 산업용 건축물까지 해당되는 지원정책과 유도정책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에너지 

사업 필요

Ÿ 노후된 서울안의 건물을 리모델링만 해도 상당량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전체 

40~50% 사용되는 기존건물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

Ÿ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기준이 모호, 기존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효율 향상에 관한 

지원금 정책 등 실효적 정책 검토 필요

Ÿ 건축물에 대한 예산집행은 단순 비용지출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투자개념으로 접근 필요, 리모델링 사업은 보통 대규모 건축사가 아닌 작은 리모델링사가 

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

Ÿ 규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예산도 변경되어야함. 변경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 못함

□ 기존 건물에 관한 정책 필요성

Ÿ 제로에너지의 정책에 맞게 국가가 선투자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지만 기존의 지원은 

신축건물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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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준비 필요

Ÿ 연간 신축되는 건물은 3040만 10년 뒤 300만호 정도뿐 절대적인 물량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대응이 없다면 에너지저감 달성 어려움

□ 에너지 소비원 변화

Ÿ 주택의 경우 난방 쪽 절약기술이 늘어나 열에너지 감소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건물에너지 

축소한 걸로 보여 지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전 재품에 대한 증가로 전기 쪽 소비가 

더 늘어나는 추세

Ÿ 더 과학적인 배출량 산정을 위해 모형 프로파일을 가지고 배출량 배정하여야 용도별 

대처방안 수립 가능

□ 그린 리모델링 

Ÿ 서민들에게 임대된 건물은 노후 되어 리모델링 대상 예상

Ÿ 삶의 질 및 주거에 대한 요구조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단순한 에너지 정책만이 

아니라 안전과 쾌적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

Ÿ 용도가 추구하는 복합적인 요소를 담은 정책 실행 필요

□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

Ÿ 태양광은 도시에서 밀집화된 경우 태양광 설치가 어렵, 지열은 공공주택과 업무용과 

마트에 쓰기 어려움

Ÿ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론적인 조사를 실시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

□ 제로에너지 관련 의견

Ÿ 제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론적 기술적 방법은 있지만 경제성과 연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제로에너지 달성되더라도 전기 사용량에 대한 고민 존재

□ 그린리모델링 국가지원 필요성 

Ÿ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는 공공건물에 대한 지원과 민간건축물에 대한 이자지원을 

시행중 이지만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며 두 사업에 대한 지원량이 매우 적음

Ÿ 공공지원사원 중 정부보조금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2년 뒤 폐지될 예정이나, 기존건축물중 

리모델링 74퍼센트 필요하여 2030년까지 44조원예산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폐지가 아니라 

예산 증액이 필요

Ÿ 정부부처 그린 리모델링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공유가 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재생은 주거에 대한 지원 없고 도시 인프라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계 존재

□ 정부의 노력

Ÿ 로드맵안에 그린 리모델링, 보조금 활성화 등 포함 필요

Ÿ 건축물분야 에너지 사용문제는 에너지 향상을 통해 문제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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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부문

□ 2016년 기본로드맵 개선

Ÿ 2016년 기본로드맵에 발표된 원칙들을 지켜야 하며, 수정시 이에 대한 설명 필요

Ÿ 구체적인 방안 제시 필요

□ 산업부문 문제점

Ÿ 전환부문에도 일정 책임이 있지만, 산업부문에 더 큰 책임 존재

Ÿ 배출량의 차이는 효율개선과 에너지믹스 두 가지

□ 전환부문 대책의 필요성

Ÿ 현재의 급전시스템으로는 가격시스템 변화 불가능

Ÿ 전력과 도매 경쟁을 유도 필요

□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의견

Ÿ 에너지 정보라든가 안전성, 미세먼지, 기후문제 등 에너지믹스가 구성

Ÿ 호주 및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의 전력 수입

Ÿ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침

Ÿ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발전회사들은 감축 이행을 수행 중

□ 에너지 믹스에 대한 의견

Ÿ 석탄폐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발전설비 효율향상, CCS적용 등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

Ÿ 연료전환은 할당취소, 신재생에너지는 배출권 불인정 등 효율개선을 제외하고는 자발적으

로 할 수 있는 감축수단이 부족

Ÿ 지속적으로 감축의무를 부담할 경우 연료전환, 석탄 폐지 정책 필요

Ÿ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의 구체적인 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감축수단이 부족

□ 에너지 시장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Ÿ 현재 에너지 시장은 전력, 가스 둘 다 국가가 통제하는 국가독점시장으로, 기존의 에너지 

시장 점검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시장 재편 검토 필요

Ÿ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 최단기간 내에 도시가스를 80% 이상 보급했으나 가스는 

석탄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문제 존재

Ÿ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탄소집약도가 낮은 원료로 전환해야 하나, 가스와의 가

격경쟁력 등을 고려할 경우 연료 전환이 어려운 상황

Ÿ 가스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발전사업자들이 가스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

를 개선하고, 도시가스사업자도 전력사업자에 진출할 수 있게끔 부분적인 변화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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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국민 공청회

1) 공청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Ÿ (1차) 2018년 6월 28일(목) 14:00~17:00

Ÿ (2차) 2018년 7월 3일(화) 14:00~16:30

Ÿ (3차) 2018년 7월 11일(수) 14:00~17:00

□ 장소

Ÿ (1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Ÿ (2차/3차) 양재 AT센터 그랜드홀

¡ 참석 대상

□ 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

¡ 주요 내용

□ 정부가 마련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초안’ 발표 및 관련 의견 수렴

2) 공청회 주요 내용

¡ 환경단체

□ 석탄발전소 폐쇄라는 가장 확실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한 검토 필요

□ 산림 흡수원 활용방안은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기업

□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인센티브와 동기부여 요구

Ÿ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의사결정은 환경담당 임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최고경

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접근 필요

¡ 질의응답

□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

Ÿ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으나, 이행수단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일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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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맵 주요 수정 및 보완 내용

Ÿ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반영과 장기적인 에너지세 개편, 환경급전강화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 마련

Ÿ 기존 로드맵 감축후 배출량 목표 유지, 9천6백만 톤의 국외감축량을 최소화, 

국내 감축 강화 등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재평가하여 반영

□ 국내 감축량 부담

Ÿ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시 미세먼지 감축 효과 등 사회․환경적 편익과 함께 

국내의 연관 산업 발전효과 기대 가능

□ 산림부문 포함

Ÿ 파리협정에서도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 또는 저장소로 인정하였고, 다수 국

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이미 산림부문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인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반영

Ÿ 기존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금번 로드맵에 포함된 것으로, 산림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시, 이산화탄소 흡수 및 저장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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